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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 완화에 따른 지역경제성과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회귀분석결과, 수도권 규제완

화가 지역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규제권역별로 살펴보면, 자연보전권역

이 1인당 GRDP가 가장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가 활발해진 반면에, 과밀억

제권역은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제조업 지역간 이동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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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반면, 지방정부의 경제적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제개발비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의 효과적인 경제적 투자를 위해서는 사회간접자

본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의 투자유치 활동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주제어 : 수도권 규제, 1인당 GRDP, 패널회귀분석

This study analyzes the regional economic growth effects of deregulation for the 

capital region on local governments in GyeongGi province.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results indicate that deregulation on the capital region have positive 

effects on local economic growth. Looking at region of regulatory, I find out that it 

is increased the most significant a GRDP per person regulatory of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And it is increased a GRDP per person in order of the 

Overconcentration control region, the Growth management region. In particular, it 

was investments in manufacturing activity on the Growth management region and 

the Nature preservation region. But, the Overconcentration control region showed 

no significant changes. Thus the capital region deregulation is expected to affect 

the movement of manufacturing between regions. On the other hand, the economic 

investment of local governments did not affect the local economic growths. In the 

future, local governments will require aggressive efforts to expand investment 

activities in the region, as well as social infrastructure facilities.

□ Keywords: Regulation on the Capital Region, GRDP per Person, Panel regression 

analysis

Ⅰ. 서론

오늘날 지방정부에서는 투자환경 개선 및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

다. 특히, 지방정부는 경제적 투자지출을 확대하고, 각종 규제완화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요

구하거나 행정처리 간소화를 하는 등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최근 박근혜정부는 그린벨트 일부를 해제하면서 수도권지역의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전에

도 이명박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하여 경제전반에 침체를 우려하여 투자활성화의 

일환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단행하도록 하였다1).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경제적 

1) 이명박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의 효율화 방안”(2008.10.30)의 수도권 규제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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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대해서 찬반으로 나눠지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지역의 

불균형 개발과 지방의 산업경쟁력이 약화된다고 주장하는 등 상반된 시선이 존재한다.

기존의 수도권 규제를 존치해야한다는 연구를 살펴보면, 고영구(2002)의 연구에서는 수

도권 규제에 대한 기본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박상원･전명진(2011)도 수도

권 공장입지 규제로 인하여 인근 지자체의 제조업의 고용자수 증가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고 보았다. 김태헌(2012)도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하여 인접지역의 기업경쟁력 악화가 우려

되기 때문에 지역균형 성장관점에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한다는 연구를 살펴보면, 허재완(2003)은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이 제조업 집중보다는 서비스업 집중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보았으

며, 김아영･김의준(2007)도 현재 일괄적인 수도권 규제보다는 지역에 특성에 맞게 수도권 규제가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김은경･김정태(2007)도 수도권 규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미흡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수도권내에 어떠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실증분석한 연구들

은 그리 많지 않았다. 그나마 김의준 외(2005) 연구에서 수도권 규제권역별로 비교분석한 

연구한 사례가 있었지만, 2008년 이후에 있었던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설

명한 논문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를 정리해보고, 실질적으로 수도권의 지

역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수도권 중 경기도 기초자치단

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전후로 지역경제의 변화추세를 살펴보고,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규제권역별 경제적 효과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이론적 논의

지역경제성장이론은 크게 경제기반이론, 신고전파이론, 지역불균형 성장이론, 중심지 성

장이론, 지역산업연관이론, 산업지구이론, 신산업공간이론, 지역간 교역이론, 산업부문 성장

화의 핵심내용으로는 상생발전기금 조성, 성장･과밀억제권역 규제개선, 자연보전권역 규제 개선, 중첩규제

지역에 대한 기타 규제 적용배체, 수도권내 창업기업 취･등록세 중과세 개선 등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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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 산업구조 성장이론, 혁신클러스터 이론, 지역혁신체제이론 등 다양하게 논의되어 왔다

(Malizia & Feser, 1999; 고석찬 외, 2002; 김성태･노근호, 2004; 이성근 외, 2008;  

임채홍 외, 2011). 특히, 최근에는 기존 지역경제성장의 핵심요소 외에 지역의 특화산업 유

무와 지역혁신체계 구축 등 지방정부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경제성장 이론으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신고전파이론, 지역혁신체제이론, 산업클러

스터 이론을 중심으로 정리해보겠다. 우선, 신고전파이론은 기반경제이론의 이에 대한 대표

적인 경제학자로는 Solow를 들 수 있다. Solow는 지역경제성장의 요인을 자본(K)과 노동

(L), 기술변화(A) 초점을 두고 모형을 설계하였다. 

   ‧  

이후, 지역경제성장이론은 Solow 모형에서는 외부로부터 주어진 기술발전을 내생화하여 

모형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그 지역의 내생성장요인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다루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Romer(1986, 1990)와 Lucas(1988)는 Solow 

모형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내생성장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Lucas(1988)는 Solow의 모형

에서 간과되었던 인적자본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으며, Romer(1986)는 인적자본 뿐만 아니

라 R&D 비용을 추가하여 경제성장 모형을 제시하였다. 

기존연구에서도 Solow(1956)는 자본 축적과 노동인구 증가를 기본으로 기술변화 추가하

여 지역의 총 생산성 변화요인을 설명한 바 있으며, Romer(1986, 1990)는 자본과 노동뿐

만 아니라 기술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확산을 강조하게 되면서 신경제성장이론을 제시하

게 되었다. 이와 더불어 Marshall(1919; 1927)은 지역 기업활동의 집적경제효과를 도모

하기 위한 산업지구이론, Porter(1990)와 Eriksson(2000)는 지역내 네트워크 기반의 산

업클러스터 조성도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지역의 자본력, 노동력뿐만 아니라 R&D 수준 및 

집적경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교준, 2005).

2. 수도권 규제의 범위 및 규제변화

수도권 규제는 특정 토지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강력한 토지이용 규제뿐 만 아니

라 인구유발 기능들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입지규제도 포함하고 있다(박상원･전명진. 2011: 

367). 우리나라 수도권 규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이라는 법적 근거로 크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환경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수정법 상에서는 과밀억제권역은 과밀화 방지 및 도시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정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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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주로 인구가 밀집된 도심지를 중심으로 권역이 설정되어 있다. 성장관리권역은 도시의 

이전기능 수용 및 지역의 자족기반 확충이 가능한 지역으로 개발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자연보전권역은 주로 자연환경과 한강수계를 보전하기 위해서 지정된 권

역으로서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수정법 상의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대기업 신･증설 금지(자연보전권역), 대학 신･증

설 금지, 공업용지 조성 등 대규모개발사업 제한, 공장총량 등 입지규제이다. 우선, 과밀억제

권역에서는 과밀화 방지 및 도시문제 해소를 위해서 지정되었으며, 주로 도심지를 중심으로 

권역이 설정되어 있다.

여기서, 수도권 규제와 민간투자 활성화의 공통분모는 입지규제에 있다. 현재, 수정법 상에서는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여 차별적인 입지규제를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산업단지 신･증설이 가능하지만,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산업단지 신･증설에 

관한 범위가 설정되어 있어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공장건축총량제 

실시와 공업지역지정 등 여러 번의 행정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는 

지방정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한 별다른 정책수단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표 1> 수정법상의 규제권역 설정

구   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목 적
- 과밀화 방지 

- 도시문제 해소

- 이전기능 수용 

- 자족기반 확충

- 한강수계 보전 

- 자연환경 보전 

인구

(1,194만명)
661만명(55.3%) 429만명(36.0%) 104만명(8.7%)

면적

(10,171㎢)
1,168㎢(11.5%) 5,172㎢(50.9%) 3,831㎢(37.7%)

해당 시･군

14개 시 

의정부, 구리, 남양주(일부),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 

시흥(반월특수지역 및 

특수지역 해제지역 제외)

14개 시･군 

동두천, 안산, 오산, 평택, 

파주,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연천, 포천, 양주, 

김포, 화성, 

시흥(반월특수지역, 특수지역 

해제지역), 안성(일부)

8개 시･군 

이천, 남양주(일부), 

용인(일부), 가평, 양평, 여주, 

광주, 안성(일부)

*출처: 경기도(2012.07), ｢경기도 규제지도｣.

그러나 이명박정부가 2008년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며, 2009년 1

월 규제합리화 조치와 2011년 3월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장입지, 대형건축물, 각종 

개발사업, 연수시설 규제 등이 완화되었다(경기개발연구원, 2014.1.17).2) 또한,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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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현, 국토교통부)에서는 준산업단지3)와 공장입지유도지구 제도 도입(2007.11)4)하게 되

면서 수도권 지역에 산업단지 신･증설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었다.

<표 2> 수정법상 규제완화 사항

규제사항
ʼ09.1 규제합리화 조치

(ʼ08.10 정부발표)
2011년 추가완화

공장입지
과밀성장

∙산업단지 내 전면 허용

∙개별입지 기존공장증설 규모 확대 허용

자연보전 ∙오총제 전제 입지허용

대형건축물
과밀성장 ∙입지 허용

자연보전 ∙오총제 시행지역 입지허용

개발사업
과밀성장 ∙심의 후 허용

자연보전 ∙오총제시행지역 심의후 허용

연수시설 ∙(개선) 입지허용

*출처: 경기개발연구원(2014.1.17), “수도권 규제현황과 경기도 대응방안”, p.6

 

3. 선행연구 검토

수도권 규제는 대부분 산업단지 관련 입지규제가 이루어지다보니 경기도 및 시군에서는 

소외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반면에, 

인근 강원도나 충청지역 등의 지방정부에서는 수도권 과밀문제와 국토균형발전에 저해한다

는 취지에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내학계의 주장도 수도권규제 완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입장으로 나눠져 있다. 우선 찬성

입장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인구 수용능력은 충분하므로 수도권의 과밀은 문제되지 않으며, 

민간투자의 효율성 측면에서 배후 소비시장이 풍부한 수도권의 경제적 편익이 존재하기 때문

2) 수정법 상의 규제완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산업단지내(과밀⋅성장) 규모⋅업종 제한 폐지, 공장 

신설⋅증설⋅이전 허용, 자연보전권역내 오염총량제를 전제로 관광단지, 대형건축물, 폐수 비발생 공장 

신⋅증설 허용, 연수시설의 규모 완화 등의 조치 실행이 가능해졌다. 다만, 자연보전권역에서 6만㎡를 

초과한 공업지역 입지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경기개발연구원, 2014.1.17). 

3) “준산업단지"란 도시 또는 도시주변지역의 특정지역에 입지하는 개별공장들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아 포괄적인 계획에 따라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로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8조

의3에 따라 지정된 일단의 토지 및 시설물 말하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공장입지유도지구”란 공장설립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사전에 지정, 개별공장의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40조의3에 따라 지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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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허재완, 2003; 김아영･김의준, 2007; 김은경･

김정태, 2007). 반면에, 수도권 내부의 과밀과 혼잡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보다는 사회적 

비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라도 수도권 규제를 그대로 유

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영구, 2002; 박상원･전명진, 2011; 김태헌, 2012)

<표 3> 수도권 규제 관련 선행연구 검토

학자 분석대상 및 기간 변수 및 분석방법 분석결과 함의

고영구

(2002)

∙분석대상:

  - 경기도 24개시군

  - 충남･북, 강원 

49개시군

∙분석기간:

  - 1980년~81년 

평균값

(규제강화 이전)

  - 1990년~91년 

평균값

(규제강화 이후)

∙독립변수:

  - 도로연장, 주택수, 고용자수, 

1인당급여액, 부가가치

∙종속변수: 

  - 제조업 생산액

∙분석방법:

  - 다중회귀분석

∙수도권 규제강화 이후 인접 시군의 

제조업 생산액 크게 증가

∙수도권 규제정책의 기본틀 유지가 

바람직

허재완

(2003)

∙분석대상: 

  - 수도권, 비수도권

∙분석기간:

  - 1975-2000년

∙독립변수:

  - 모형1: 제조업 집중도, 서비스업 

집중도

  - 모형2: 제조업 공장 비중, 전반적 

기술수준

  - 모형3: 제조업 입지규제 수준, 

교통인프라 수준, 지자체 재정력

∙종속변수:

  - 모형1: 수도권 인구집중도

  - 모형2: 제조업 종사자 비중

  - 모형3: 제조업 활성화 수준

∙분석방법:

  - 다중회귀분석

∙수도권의 인구집중 현상은 제조업 

집중보다는 서비스업 집중이 

유의미한 영향 미침

∙수도권 공장설립 제한이 제조업 

종사자 비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함

∙제조업 활성화 수준은 수도권 

산업입지 총량규제제도 보다는 

지자체의 정책적 역량 및 

교통인프라에 의해서 영향 받음

김의준 외

(2005)

∙분석대상: 

  - 수도권 북부, 

남부시군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권역 시군

∙분석기간:

  - 1992-2001년

∙독립변수:

  - 노동비용, 생산액, 자본비용, 

공간가중인구밀도, 종사자밀도

∙종속변수:

  - 생산비용

∙분석방법:

  - 초월대수함수, 다중회귀분석

∙수도권 북부 지역은 도시화 및 

국지화 경제 발전

∙수도권 남부 지역은 도시화 경제 

형성되어 있으나 북부에 비해서 

열악한 수준

∙수도권 규제 권역별로 집적경제 

수준 차이 발생

김아영･

김의준

(2007)

∙분석대상: 

  -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 권역, 

자연보전권역, 

∙변수: 규모의 경제지수, 도시화 

경제지수, 국지화 경제지수

∙분석방법:

  - 초월대수함수

∙과밀억제권역은 1996년 이후 

제조업의 규모 불경제가 발생, 

도시화 경제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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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들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정도에 따라서 인근 자치단체에 생산성 

변화나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고영구, 2002; 허재완, 2003; 김아영･김의

준, 2007; 김은경･김정태, 2007; 박상원･전명진, 2011; 김태헌, 2012). 즉, 기존연구들

은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에 미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정책적으로 

학자 분석대상 및 기간 변수 및 분석방법 분석결과 함의

강원권, 충청권 

기초지자체

∙분석기간:

  - 1990-2005년

∙성장관리권역은 규모의 경제뿐만 

아니라 도시화 경제가 유지

∙제조업 입지와 관련하여 일괄적인 

입지규제보다는 지역맞춤형 

규제가 필요 

김은경･

김정태

(2007)

∙분석대상: 

  - 15개 광역시도

∙분석기간:

  - 1992-2003년

∙독립변수

  - 자본, 노동, 부지면적, 산업더미, 

규모더미, 지역더미, 연도더미, 

수도권규제변수

∙종속변수: 생산성

∙분석방법:

  - 초월대수함수, 다중회귀분석

∙실증분석 결과, 수도권 규제는 

실효성 없는 것으로 추정

∙수도권 규제완화는 전국 중소기업 

생산성증가 기여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수도권 규제 

실시 필요

박상원･

전명진

(2011)

∙조사대상: 

  - 충북, 강원, 충남 

제조업체

∙조사방법:

  - 설문조사

∙독립변수

  - 모형1: 고용자수, 종사자 비율, 

토지 생산성, 토지이용면적, 

주거용지비율, 농업용지비율, 

서울과의 거리, 도심더미, 수도권 

주변지역 더미, 과밀억제권역 

더미, 성장관리권역 더미

  - 모형2: 공장부지면적, 인구수, 

도로 길이, 서울과의 거리, 

서해안고속도로 접근성, 경부 

고속도로 접근성

∙종속변수: 

  - 모형1: 공장부지면적

  - 모형2: 제조업 고용자수

∙분석방법:

  - 기술통계분석, 2SLS회귀분석

∙수도권 공장입지 규제로 인하여 

제조업의 공장부지면적과 

고용자수 등 직접적인 효과가 있음

∙수도권 규제에 따른 기업이전 

효과가 수도권 주변지역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수도권 규제로 인한 충청도와 

강원도의 공장부지 공급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김태헌

(2012)

∙조사대상: 

  - 대전･충청권 지역 

제조업체

∙조사방법:

  - 설문조사

∙독립변수

  - 수도권 규제(공장입지 규제, 

특별규제, 산업환경 권역 규제), 

지방 규제개선(지역개발 투자 

여건 개선, 기업경영 여건개선), 

지방의 기업유치 전략

∙종속변수: 

  - 지방기업 경쟁력 결정인자

∙분석방법:

  - 요인분석, 상관분석, 회귀분석

∙산업규제개선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가 미미하다고 추정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 인접지역의 

지방정부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개발투자 여건 및 

기업경영 여건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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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한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대다수의 논문들이 1996

년부터 2006년까지 논의들이 많이 있었으나 2009년의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에 지역경제 

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둘째,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 

몇몇 연구들은 주로 설문조사를 통한 인식수준을 분석하는데 그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박

상원･전명진(2011)의 연구는 충북, 강원, 충남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

른 영향요인을 설문조사 결과로 파악하였으며, 김태헌(2012)의 연구에서도 대전･충청권 제

조업체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도권 규제완화에 다른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분

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근자치단체와의 비교분석을 다수 논의되었으나 수도권내 규제권역

별 비교･분석이 미흡하였다. 특히, 김의준 외(2005)와 김아영･김의준(2007) 연구외에는 

수도권내 규제권역별로 지역경제적으로 미친 효과를 살펴보는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Ⅲ. 연구 설계

1. 분석모형 설정

수도권 규제와 관련하여 찬성론자들은 투자효율성 제고, 규제완화를 통한 GRDP 증가, 

지방분산의 비효율성, 투자기회의 상실 등을 설명하는 반면에, 반대론자들은 대도시권 과밀

화와 집적경제효과의 미미, 지역균형발전 등의 논리를 들어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

다(김태헌, 2012: 1607). 

기존 연구에서도 수도권 규제가 지역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본 

연구들이 많이 있었으나, 직접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도 내 시･군에 대한 지역

경제적 효과에 대한 논의는 미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경제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Solow 모형

을 활용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다만, Solow 모형에서 간과한 R&D 투자를 포함시킴

으로서 지역경제 성장에 있어서 기술투자와 기술혁신에 대해서 고려하였다. 지역경제 자본 

형성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의 행･재정의 역할에 

의해서 도로･교통･정보인프라 등의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지출로서 지

역경제성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방공공자본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개발비를 포함하여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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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지역총생산함수로 정리해보면,   로 Y는 지역내총생산액(GRDP) 

이며, K와 L은 각각 민간부문의 자본과 노동투입량을 나타내며, R과 Kg는 지역R&D 수준과 

지방공공자본이며, A는 규모계수를 의미한다(김성태, 2012: 63). 여기서, 수도권 규제완화 

시점을 더미변수로 포함하여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에 따른 지역경제성과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 다중회귀모형으로 설정하였다. 

기본모형 : 

수도권 규제완화 前 지역경제성과        

수도권 규제완화 後 지역경제성과    수도권규제완화      

2. 변수설명

1) 종속변수

일반적으로 지역경제성장 모형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변수는 1인당 GRDP라고 할 수 

있다. 1인당 GRDP는 지역주민 1명이 일정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최종생산물의 합계를 

의미하며, 여기서 어느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의한 것인지에 관계없이 해당 지역에서 발생

한 부가가치 등 모두 포함된다. 이를 토대로 1인당 GRDP가 높다는 것은 그 지역의 경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1인당 GRDP가 낮을 경우에는 지역의 

경제여건이 열악하다는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즉,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에 따라서 지

역경제성과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2008년 이후 

세계금융위기 이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수단으로 수도권 산업입지 규제 관

련하여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완화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수도권 규제완화 시기로 더미변수

를 1로 변환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더미변수를 0으로 하였다.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변수가 규제권역별 구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수정법 상에 

따라 경기도의 지방정부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구분

하여 별도의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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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는 크게 국가적 변화와 지역적 변화에 초점을 두고 설정하였다. 우선 

거시적 경제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지표로써 지가변동율을 선정하였다. 특히,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들은 거시경제 변화와 부동산 시장의 상황, 그리고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영

향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임춘호･박창수(2012)는 우리나라의 지가의 변동에 있어서  

거시경제변수 중 금리, 실질GDP, 소비자물가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쳤다

고 분석한 바 있다.

다음으로 지역적 변화와 관련해서는 지역경제성장 모형에서 활용되는 변수들을 포함시켰다. 

기존 모형에서 활용되는 변수로는 노동자본, 민간자본, 지역R&D수준, 지방공공자본이라고 

할 수 있다. 노동자본은 일반적으로 취업자수를 사용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시･군별로 취업자수를 파악하기 어려워서,5) 대리지표로서 경제활동인구수를 대리지표로 활용하

였다. 경제활동인구수와 관련해서는 기존 연구에서도 노동자본의 지표로서 측정한 연구들도 

상당부분 있었다(현승현･김건위･이병기, 2008; 임채홍･함요상･김정렬, 2011; 김의섭･이선호, 

2013; 한정숙, 2014). 본 연구에서는 총 인구수 대비 경제활동인구수 비중을 지표로 선정하였다.

민간자본은 수도권지역의 산업입지규제가 핵심이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에 한정하였다. 특

히, 제조업 유형자산연말잔액은 제조업 생산활동에 직접 투입되는 생산요소로서 자본스톡 개

념과 일치하는 것으로 유형고정자산연말잔액은 건설가계정을 제외한 각 고정자산별로 ‘연초

잔액+연간증가액-연간감소액-연간감가상각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간자

본변수로 활용되고 있다(김상호･김태기, 1998; 양현봉, 1996; 한광호.김상호, 1999; 김영

수, 2003; 박추환･한진미, 2008; 오병기, 2008; 현승현･김건위･이병기, 2008).

그리고 지역R&D수준으로는 현재 국가나 시도별 연구개발비는 통계로 제시되어있으나 시

군별로는 공개된 통계치가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R&D수준의 대리지표

로서 지방자치단체 민원처리건수 중 특허･면허 건수를 포함시켰다. 특히, 지방정부의 민원처

리건수 중 특허나 면허에 대한 인정 및 보호를 할 수 있는 행정사무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특허･면허 신청건수가 많은 지방자치단체 일수록 그 지역의 R&D 수준이 

높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공공자본과 관련하여 경제개발비 투자규모를 선정하였다. 지방정부의 경

5) 통계청(www.kosis.kr)에서는 시･군별 취업자수는 지역별고용조사를 토대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반기별로 조사되었으며, 2010년부터 2015년까지 4분기별로 취업자수를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에,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취업자수는 시･도별로 취업자수는 조사되어 있지만, 시･군별로 취업자수가 별도

로 조사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업자수를 대신하여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인구수를 대리지

표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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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발비 규모의 증가는 경제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의 증대를 의미하므로 지역경제의 성장을 

초래하게 될 것(강윤호, 2008: 371)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경제개발비를 변수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6)

<그림 1> 본 연구의 분석 모형

3. 분석대상 및 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경기도 시･군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

석하였다. 여기서, 통제변수 데이터는 2002년부터 2011년까지 수집하였으며, 종속변수 데

이터는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통제변수 중 연속형 데이터는 종속변수인 1인당 GRDP에 맞춰서 총인구수를 통제하여 변

환시켰으나, 특허･면허건수는 연간 발생하는 건수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원데이터를 활용

6) 경제개발비는 2008년 이전만하더라도 농수산개발, 교통관리, 지역경제개발, 국토자원보존개발 등을 지원

하는 경비로서 산업지원적인 경비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세출항목이었다(오병기, 2006: 164). 그러나 

2008년 이후부터는 경제개발비가 세분화되면서 농림해양수산, 과학기술, 산업 및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등으로 구분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2008년 이전 데이터와 연계성을 고려하

여 농림해양수산, 과학기술, 산업 및 중소기업,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비의 합산 값을 적용하여 

경제개발비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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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각 변수별로 이분산성을 검증한 결과, 다른 변수(지가변동율, 경제활동인구 비중, 1

인당 제조업 유형자산연말잔액, 1인당 경제개발비)들은 이분산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특

허･면허건수만 이분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표본별･연도별 상

당한 편차에 따른 이분산 문제를 완화하고 상대적으로 회귀모형의 등분산의 가정에 가깝도록 

자연로그(LN)를 변환하여 분석하였다.7)  

<표 4> 본 연구의 변수설정

구분 변수 변수설명
측정
단위

종속

변수

지역경제

성장

1인당 GRDP

(2003~2012)
GRDP(백만원)/총인구수 연속

독립

변수
수도권 규제완화 더미

2003~2008년= 0, 

2009~2012년= 1
더미

통제

변수

거시환경 변화
지가변동율

(2002~2011)
지가변동율(%) 연속

노동자본
경제활동인구 비중

(2002~2011)
경제활동인구수/총인구수 연속

민간자본

1인당 제조업 

유형자산연말잔액

(2002~2011)

제조업유형연말자산잔액(백만원)

/총인구수
연속

지역R&D수준
LN지역R&D

(2002~2011)
LN특허･면허건수 연속

지방공공자본
경제개발비

(2002~2011)
경제개발비(백만원)/총인구수 연속

본 연구의 분석방법론으로는 패널회귀분석을 기본으로 하였다. 일반적인 횡단면분석에서

는 지역의 특정한 요소들의 변화가 다른 요소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서 측정되지 못한 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패널모형을 

구성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문동진･이수기･홍준현, 2014: 52)고 판단하였다. 

패널회귀분석시 오차항의 가정에 따라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과 확률효과모형

(random effects model)이 구분해볼 수 있다. 우선, 고정효과모형(fixed effects model)은 

횡단면 단위별로 특이한 효과를 갖는다고 가정하는 것이고, 확률효과모형(radom effects 

model)은 횡단면 단위별로 불특정하게 임의의 효과를 갖는다고 가정 하에 회귀분석하는 모형이

7) 자연로그를 취하는 것은 원자료(raw data) 보다는 탄력성(%)을 반영하는 것이 회귀모형을 추정하는데 

보다 타당할 수 있다(임채홍･함요상･김정렬, 2011: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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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두 모형 중에서 적합한 모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Hausman Test를 실시하였다.8) 본 

연구의 통계분석도구로서 Stata 11.0을 활용하였다. 

Ⅳ. 실증 분석

1. 기초통계 분석

1) 전체 기술통계 분석 및 집단별 평균 비교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별 기술통계 분석 결과, 지가변동율은 수도권 규제완화 전에 비해

서 규제완화 이후에 평균적으로 -0.843%로 감소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는 지가변동율이 매우 큰 반면에 규제 완화 이후 시점에

서는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경제활동인구비중은 수도권 규제완화 전에 비해

서 규제완화 이후에 평균적으로 0.011정도 높아졌으며,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에 타 지역의 

인구가 경기도로 이동한 것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1인당 제조업 유형자산연말잔액(백만원)은 수도권 규제완화 전에 비해서 약 1.5백

만원 정도 증가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규제완화 이외의 다른 요

인에 의해서 영향 받을 수도 있다. 또한, 특허･면허건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전에 비해서 규

제완화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적으로 173.2건으로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규제

완화 이후에 민간기업이나 개인들이 특허･면허를 신청이 활발해진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방정부의 1인당 경제개발비(백만원)는 규제완화 전에 비해서 규제완화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적으로 0.27백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에 지방정부의 경제적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1인

당 GRDP(백만원)는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평균적으로 5.6백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에 전반적인 경제활동인구비중, 1인당 제조업 유

8) 패널모형은 크게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으로 구분된다. 고정효과모형(FE)은 관측되지 않는 변수와 

독립변수와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여도 일치성이 성립하지만, 확률효과모형(RE)은 오차항과 독립변수간의 

일치성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Hausman Test를 통하여 확률효과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이 기각되

면 고정효과모형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하게 된다(조상규･강상묵, 2007: 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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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자산연말잔액, 특허･면허 건수, 1인당 경제개발비, 1인당 GRDP 등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지가변동율은 수도권규제완화 이전에 변동이 컸으나,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 시점부

터는 안정세에 접어든 것을 볼 수 있다. 

<표 5> 기술통계분석 및 평균비교 결과

변수
수도권 규제완화 전(A) 수도권 규제완화 후(B) 평균차이

(C=B-A)N 평균 표준편차 N 평균 표준편차

지가변동율

(2002~2011)
217 0.958 1.054 93 0.115 0.067 -0.843***

총 인구 대비 

경제활동인구 비중

(2002~2011)

217 0.697 0.023 93 0.708 0.028 0.011***

1인당 제조업 

유형연말잔액(백만원)

(2002~2011)

217 6.808 7.997 93 8.302 9.311 1.494

특허･면허건수

(2002~2011)
217 268.599 263.903 93 441.806 1121.422 173.207***

1인당 경제개발비

(백만원)

(2002~2011)

217 0.478 0.324 93 0.747 0.627 0.269***

1인당 GRDP

(백만원)

(2003~2012)

217 17.681 7.676 93 23.247 10.041 5.566***

주) 유의확률 : ***=p<.01; **=p<.05; *=p<.10.

2) 수도권 규제권역별 기술통계 분석 및 집단별 평균 비교

수도권규제 권역별로 집단별 평균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수

도권 규제완화 전에 비해서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역경제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으며, 특히 지가변동율이 매우 안정세에 접어든 상태이며, 특허･면허신청건수가 증가한 것

으로 보아 과밀억제권역에서 민간 R&D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1인당 GRDP가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전에 비해서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으며, 과밀억제권역과 마찬가지로 지가변동율이 매우 

안정세에 접어든 상태이며, 특허･면허신청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성장관리권역에서 민

간 R&D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1인당 GRDP도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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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 1인당 제조업 유형자산연말잔액(백만원) 규제완화 이전보다 성장관리권역을 중심으로 

제조업의 투자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보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전에 비해서 이후에 전반적으로 지역경제

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으며, 타 규제권역에 비해서 지가변동율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자연보전권역 중심으로 지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

다. 이외에 특허･면허신청건수 증가, 1인당 경제개발비 증가, 1인당 GRDP도 증가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해보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민간차원의 R&D 수준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성장관리

권역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민간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자연보전권역에서는 타 권역에 비해서 

지가상승이 높은 것으로 보아 지역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표 6> 규제권역별 기술통계분석 및 평균비교 결과

변수
지가

변동율
경제활동인

구비중

1인당
유형자산
연말잔액

특허･면허
건수

1인당
경제

개발비

1인당
GRDP

과밀

억제

권역

규제완화전
N 84 84 84 84 84 84

평균 0.97 0.72 2.25 358.6 0.31 13.84

규제완화후
N 36 36 36 36 36 36

평균 0.13 0.74 2.55 712.2 0.41 19.52

차이 -0.84*** 0.02*** 0.29 353.6** 0.10*** 5.67*** 

성장

관리

권역

규제완화전
N 98 98 98 98 98 98

평균 1 0.68 10.28 243.7 0.52 20.52

규제완화후
N 42 42 42 42 42 42

평균 0.11 0.69 13.1 327.5 0.86 26.36

차이 -0.89*** 0.01*** 2.83 83.8** 0.347*** 5.84*** 

자연

보전

권역

규제완화전
N 56 56 56 56 56 56

평균 0.85 0.68 9 212.9 0.66 18.97

규제완화후
N 24 24 24 24 24 24

평균 0.63 0.69 9.83 272.7 1.02 23.92

차이 -0.22*** 0.01*** 0.83 59.9** 0.35*** 4.95*** 

주) 유의확률 : ***=p<.01; **=p<.05; *=p<.10.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규제완화 시점에 따라서 수도권 규제권역별의 1인당 GRDP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경제적 요인을 고려하여 비교분석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해서 지역특성과 시간적 변화를 고려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수도

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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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패널회귀분석 결과

1) 전체 패널회귀분석 결과

경기도 시･군을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경제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살펴보기 

위해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사용된 독립변수는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이

며, 이외에 지가변동율, 경제활동인구 비중, 1인당 제조업 유형연말잔액, LN특허･면허건수, 

1인당 경제개발비 등을 통제하였다.

전체 패널회귀분석 중 고정효과모형과 확률효과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위해서 Hausman 

Test를 실시하였다. Hausman Test 결과, prob>Chi2값이 0.01(1%), 0.05(5%)보다 작기 

때문에 1%, 5% 유의수준 모두 귀무가설이 기각되어 고정효과모형이 확률효과모형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고정효과모형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수도권규제완화 여부가 1인당 GRDP에 영향을 미치

는 추정계수의 크기는 4.24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여준다. 즉 수도권 규제완화 이

후에 1인당 GRDP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규제완화 더미변수 추정값 외에 1인당 제조업 유형연말잔액이 1인당 GRDP 증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즉, 지역의 1인당 GRDP 증가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재정규

모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지가변동율은 1인당 GRDP를 감소

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해볼 수 있다. 즉, 지가변동율이 

크면 클수록 지역경제활성화에는 부정적인 요인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민간투자를 

둔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저렴한 지가와 지가상승이 안정적인 지역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횡단면회귀분석결과와 비교해보면, 수도권규제완화 여부가 패널회귀분석의 회귀계수

값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별 특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1인

당 GRDP 상승을 유도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반면에 1인당 제조업 유형연말잔액은 

횡단면 분석결과에 비해서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제조업의 재정규모도 1인당 

GR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

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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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체 패널회귀분석 결과

변수 OLS모형 FE모형 RE모형

수도권규제완화 여부 3.924*** 4.249*** 4.361***

지가변동율 -.480 -.787*** -.768***

경제활동인구 비중 4.105 14.663 -11.278

1인당 제조업 유형연말잔액 .807*** .343*** .526***

LN특허･면허건수 -1.540*** -.536 -.747**

1인당 경제개발비 1.252 .232 .163

상수항 17.189 8.572 26.523*

N 305 305 305

 

(수정된 ) 

0.689

(0.683)

0.509 0.498

0.733 0.742

0.572 0.667

Hausman 검정

p값
- 18.54**

주) 유의확률 : ***=p<.01; **=p<.05; *=p<.10.

2) 과밀억제권역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수도권 규제권역 중 과밀억제권역을 중심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패널모형의 

적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Hausman Test를 실시한 결과, prob>Chi2값이 0.01(1%), 

0.05(5%)보다 크기 때문에 1%, 5% 유의수준 모두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확률효과모형이 

고정효과모형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 여부가 1인당 GRDP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계수의 

크기는 4.73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여준다. 즉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에 1인당 

GRDP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전체모형과 동일하게 영향을 미

친 것을 볼 수 있다.

수도권규제완화 더미변수 추정값 외에 경제활동인구 비중도 1인당 GRDP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1인당 GRDP 증가에 있어서는 경제활동인구

가 많으면 많을수록 지역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지가변동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1인당 GRDP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밀억제권역이 대부분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국내 경제적 환경변

화에 의해서 지가가 민감하게 반응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1인당 GRDP 상승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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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인당 경제개발비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1인당 GRDP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권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투자를 활성화시

키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산업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형성

되어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예산집행 보다는 여러분야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정책 

위주로 추진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를 패널회귀분석과 횡단면회귀분석결과와 비교해보면, 수도권규제완화 여부가 패널회귀분

석의 회귀계수값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전체모형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별 특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1인당 GRDP 상승을 유도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편, 

지가변동율은 횡단면회귀모형보다 패널회귀모형에서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다소 완화된 것으

로 나타났으며, 1인당 경제개발비는 횡단면 분석모형과는 다르게 패널모형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밀억제권역내 지방정부의 경제적 투자가 확대되더라도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직접적인 1인당 GRDP 상승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본 

연구에서 발견되지 않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1인당 GR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과밀억제권역 특성상 인구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제조업 보다는 사회서비스 산업성장이 

그 지역에 1인당 GRDP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제조업 

위주의 변수선정보다는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산업요인을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과밀억제권역은 신규 개발가능한 토지가 제한 적이거나 이미 높게 형성된 지가로 

인하여 기존 중견기업의 생산활동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정부주도의 

경제적 투자보다는 민간주도의 투자를 유도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하거나 기존 산업단지나 

공장들을 현대화하기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8> 과밀억제권역 패널회귀분석 결과

변수 OLS모형 FE모형 RE모형

수도권규제완화 여부 4.455*** 4.687*** 4.739***

지가변동율 -1.018** -.952*** -.955***

경제활동인구 비중 -35.182 63.084** 60.351**

1인당 제조업 유형연말잔액 .023 -.080 -.222

LN특허･면허건수 -.898* -.352 -.582

1인당 경제개발비 11.786*** -7.719*** -6.788***

상수항 41.391 -26.215 -22.959

N 119 119 119

 

(수정된 ) 

0.440

(0.410)

0.799 0.797

0.440 0.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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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관리권역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다음으로 성장관리권역의 1인당 GRDP의 패널회귀분석 모형은 Hausman Test를 실시

한 결과, prob>Chi2값이 0.01(1%), 0.05(5%)보다 크기 때문에 1%, 5% 유의수준 모두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확률효과모형이 고정효과모형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성장관리권역의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규제완화 여부가 1인당 

GRDP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계수의 크기는 3.379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여준다. 

즉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에 1인당 GRDP에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

나 전체모형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다.

수도권규제완화 더미변수 추정값 외에 1인당 제조업 유형연말잔액이 1인당 GRDP 증가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1인당 GRDP 증가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재정규모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반면에, 특허･면허건수는 

1인당 GRDP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과 마찬가

지로 성장관리권역에서도 특허･면허건수가 직접적으로 지역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치기 위해서는 지역R&D성과물에 사업화와 공공R&D투자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패널회귀분석과 횡단면회귀분석결과와 비교해보면, 수도권규제완화 여부가 패널회귀

분석의 회귀계수값이 높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전체모형과 마찬가지로 수도권규제

완화와 지역별 특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1인당 GRDP 상승을 유도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반면에 1인당 제조업 유형연말잔액은 횡단면 분석결과와 비교해보면 다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제조업의 재정규모가 1인당 GRDP에 주는 영향정도가 확률효과 모형에서

는 감소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제조업의 재정규모도 1인당 GRDP에 긍정적인 영향

을 미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변수 OLS모형 FE모형 RE모형

0.039 0.078

Hausman 검정

p값
- 10.34

주) 유의확률 : ***=p<.01; **=p<.0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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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성장관리권역 패널회귀분석 결과

변수 OLS모형 FE모형 RE모형

수도권규제완화 여부 2.702** 3.546*** 3.379***

지가변동율 -.251 -.621* -.469

경제활동인구 비중 -6.610 -12.689 -28.895

1인당 제조업 유형연말잔액 1.033*** .655*** .829***

LN특허･면허건수 -1.568*** -1.032** -1.117**

1인당 경제개발비 1.695* 1.025 .975

상수항 21.789 27.793 37.335

N 138 138 138

 

(수정된 ) 

0.845

(0.838)

0.601 0.593

0.918 0.916

0.822 0.840

Hausman 검정

p값
- 9.60

주) 유의확률 : ***=p<.01; **=p<.05; *=p<.10.

3) 자연보전권역의 패널회귀분석 결과

마지막으로 자연보전권역의 1인당 GRDP의 패널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Hausman 

Test를 실시한 결과, prob>Chi2값이 0.01(1%), 0.05(5%)보다 크기 때문에 1%, 5% 유

의수준 모두 귀무가설이 채택되어 확률효과모형이 고정효과모형보다 더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자연보전권역의 확률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수도권규제완화 여부가 1인당 

GRDP에 영향을 미치는 추정계수의 크기는 6.914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보여준다. 

즉, 다른 수도권규제권역과 마찬가지로 수도권 규제완화 이후에 1인당 GRDP에 증가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규제완화 더미변수 추정값 외에 성장관리권역과 마찬가지로 1인당 제조업 유형연말

잔액이 1인당 GRDP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1

인당 GRDP 증가에 있어서는 제조업의 재정규모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와 함

께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한 기업의 재투자가 확대됨에 따라서 1인당 GRDP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1인당 GRDP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수도권규제권역에 비해서 자연보전권역의 지역특성상 상대적

으로 인구규모는 물론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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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볼 수 있다.

이를 횡단면회귀분석결과와 비교해보면, 수도권규제완화 여부가 패널회귀분석의 회귀계수

값이 횡단면회귀분석의 회귀계수값보다 다소 낮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수도권규제

완화와 지역별 특성이 시간이 지나면서 1인당 GRDP 상승을 유도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 

다루지 못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추정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양주시나 용인

시 사례처럼 제조업 투자보다는 대규모 택지개발 위주의 정책이 추진되다 보니 인구증가를 

통한 사회서비스산업 성장 등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지역경제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추정

해볼 수 있다.

<표 10> 자연보전권역 패널회귀분석 결과

변수 OLS모형 FE모형 RE모형

수도권규제완화 여부 6.999 6.890 6.914

지가변동율 .401 .012 .311

경제활동인구 비중 -283.404 -239.448 -288.242

1인당 제조업 유형연말잔액 .685 -.424 .390

LN특허･면허건수 -.621 .043 -.108

1인당 경제개발비 -3.028 -2.377 -2.591

상수항 211.538 187.990 214.792

N 77 77 77

 

(수정된 ) 

0.765

(0.745)

0.450 0.261

0.539 0.900

0.180 0.709

Hausman 검정

p값
- 9.25

주) 유의확률 : ***=p<.01; **=p<.05;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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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경제성과에 차이가 있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서 경기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기술통계 분석결과 

대부분의 변수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전에 비해서 규제완화 이후에 평균적으로 증가하였으

며, 지가변동율은 규제완화 전에 비해서 규제완화 이후 시점에서는 상당부분 안정화가 된 것

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규제 권역별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전에 비해서 규제완화 이후 시점부터 지역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성장관리권역의 1인당 GRDP가 가장 크게 성장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과밀억제권

역, 자연보전권역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여러 지역경제적 요인를 고려하여 분석하기 위해

서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회귀분석결과, 1인당 GRD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 

1인당 제조업 유형자산연말잔액 등이 나타났으며, 반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지가변

동율로 나타났다. 이를 권역별로 살펴보면,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규제완화 여부, 경제활동

인구 비중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1인당 경제개발비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

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 여부와 1인당 제조업 유형자산

연말잔액이 1인당 GRDP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특허･면허건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수도권규제완화 여부와 1

인당 제조업 유형자산연말잔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에,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본 연구결과의 요약

변수 전체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규제완화 여부 + + + +

지가변동율 - -

경제활동인구 비중 + -

1인당 제조업 유형자산

연말잔액
+ + +

LN특허･면허건수 -

1인당 경제개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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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경제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지역특성과 시간적 변화를 통제하여 분석하였을 때, 자연보전권역이 가장 크

게 1인당 GRDP가 증가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순으로 나타났

다. 제조업의 재정투자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을 중심으로 투자

가 활발해진 반면에, 과밀억제권역은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규

제완화가 제조업 지역간 이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따라서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의 지방정부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투자유치와 지역일

자리 확보를 위해서는 노력해아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규제완화 이후에 1

인당 GRDP가 크게 상승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인구 비중은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젊은 계층의 인구유입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이다. 과밀억

제권역의 지방정부에서는 간접적인 파급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산업 위주의 정책지원 및 인센

티브 혜택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지방정부의 경제적 투자라고 할 수 있는 경제개발비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뿐만아니라 

지역의 투자유치 활동의 적극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역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

지 정비, 물류 및 인프라 구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간소화, 조세감면, 국비보조금 확대 적용 

등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김태헌, 2012: 16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이론적

으로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역간의 경제적 효과를  다

양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하고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효과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상관관계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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